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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고의 불안이 가

중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가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업계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정의를 묻고 있다. 공사금액과 안전사

고의 상관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

부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비용을 공사원가에 계상해 주

고 있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이법이 건설현장

에서 산업재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

이다. 그 이유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해 주기 때문

이다.

 더구나 ‘업친데 덮친다’는 식으로 오는 12월

부터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되는 건설업기초안

전보건교육 비용마저 사업주가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4,000만원 미만 공사

는 안전관리비가 미 계상되기에 영세 사업주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사업주가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벌

칙조항까지 만들어 놨다.

간단히 말해 4,000만원 이상 공사현장은 안

전사고가 일어나고 4,000만원 이하 공사현장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고용부에 묻고 

싶다. 누가 봐도 이 제도는 잘못돼 있고 깊은 고

민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는 공사금액과 관계없

이 발생한다. 대규모 현장은 안전관리가 조직적

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현장 보다 재해발생률이 낮다. 반대로 소규모 

현장은 비용측면이 있겠지만 안전관리가 주먹구

구식으로 움직이고 소홀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또

한 소규모 현장은 안전에 대한 의식조차 없다. 

근로자가 알아서 제 몸 챙기라는 식으로 현장이 

돌아간다. 당연히 대규모 현장보다 소규모 현장

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이같은 이치다. 

 각종 데이터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의가 무엇이냐…”
- 공사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계상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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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82.3%, 종합건설공사의 21.4%가 

4,000만원 미만 소규모공사다. 이처럼 절대다

수 건설현장들이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

외돼 있어 근로자 개인보호구조차 공급하기 어

려운 안전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는 것이 오늘

의 건설현장이다.

건설재해율은 2010년 0.70% 시작으로 2011

년 0.74%, 2012년 0.84%, 그리고 지난해에는 

무려 0.9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보

건공단자료에 따르면 10인 미만 소규모 현장에

서 발생하는 재해자가 연간 1만2,794명으로 건

설업 전체 재해자의 54.8%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고용부

의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

례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현장행정을 주문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4,000만원 미만 원도급 계약실적은 연간 3조

9,000억원 정도 된다.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고정요율은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2.93%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무비·재

료비 비율은 약 70%로 추정하면 원도급 공사원

가에 계상해줘야 할 금액은 연간 약 799억 원 

상당 된다. 결론은 4,000만원 미만 공사를 해 

온 영세사업자들이 ‘나쁜 제도’ 때문에 연간 799

억 원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안전관리비 적용에 또 하나 문제가 있다. 현

재 2.93%를 적용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는 공사

낙찰률과 관계없이 설계가에 적용 계상해야 한

다. 그리고 사후 실비정산을 해줘야 한다. 안전

비용은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처럼 흥정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공사낙찰률에 안전관리비 요

율을 적용, 안전비용이 왔다갔다 변동이 되어서

는 안된다. 

 안전은 공사품질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안

전은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사안이다.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적용 계상해 줘야 하는 이유가 바

로 이 때문이다. 변동되어서는 결코 안되는 ‘불

변의 법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현재 2.93%를 적용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는 공사낙찰률과 관계없이 설

계가에 적용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사후 실비정산을 해줘야 한다. 안전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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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 요율을 적용, 안전비용이 왔다갔다 변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안전은 공사품질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안전은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사안이다.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

용 계상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변동되어서는 결코 안되는 ‘불변

의 법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